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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

- 4/7(水) 14:00~16:00 @ 상의회관 EC룸(1층) -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4/8(木)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십시오(과기정통부 공동 배포)

   - 통신, 인터넷 등은 4/7(水) 16:00부터(심의위 종료 이후)

 문의: 샌드박스지원팀 박채웅 팀장(02-6050-3181), 박근호 과장(3183), 이동찬 대리(3184)

“내車 빌려주고 렌트비 번다”…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샌드박스’ 승인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委’ 7일 개최

 - 규제에 막혔던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첫 선: 이웃간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시장 출시 돌입

 - ‘교통 약자용 통원 서비스’가 민간에도 문 열려

 -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도 실증테스트 시작

  아파트 이웃에게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사업, 이른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민간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①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②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2건) ③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4건)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모델 기업 특례 특례유형

①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타운즈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 허용 실증특례

②~③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네츠모빌리티 등 민간형 이동약자 맞춤 운송 서비스 허용 실증특례

④~⑦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주식회사짱 등 유가증권을 활용한 경품교환게임 허용 실증특례

<표>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승인과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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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내車 빌려주고 렌트비 번다

  이날 ㈜타운즈가 신청한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동일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

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렌트)하는 서비스다.  

  

  

<그림>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

고 있어, 소규모(1~2대) 렌트사업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임차인

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

증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방치된 차량에서 사업 아

이디어를 얻었다”며 “유휴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로, 

입주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차량 소유자는 부가수입을 얻게 되는 일

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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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Turo(미국), CarNextDoor(호주) 등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폭

넓게 확산 중이다. SK, 현대차 등도 이들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타운즈 또한 이날 샌드

박스 승인 직후 주요 VC투자사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민간형’ 병원동행 서비스 시동

  네츠모빌리티(대표 김원종), 힐빙케어(대표 박용진)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도 승인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특수개

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

하며,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

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돼 있다.

   심의위는“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고, 장애인에 대해 

국가․지자체에서만 제공되는 이동약자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 실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는 우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종 네츠모빌리티 대표는 “중증질환이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다,  

보호자도 생업 문제로 매번 병원 진료를 동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샌드박스를 통

해 혼자라서,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서비스를 출

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 이동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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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운’ 아닌 ‘실력’으로 인형 뽑는다 

  ‘한국형 가족게임센터 경품교환게임 서비스’(주식회사짱, ㈜영배, ㈜펏스원, 에이앤

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경품교환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게임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에서 플레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그림>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경품교환게임(Redemption Game)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 게임산업법상 불가다. 경품을 제공하다는 이유에서

다. 

   심의위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온가족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행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운이나 우연이 개입할 수 없도록 비디오 게임기를 제외하고 기계

식 게임기만으로 한정했다. 또한 1회당 투입 금액 제한, 경품 금액 제한(최대 30만원), 

이용자간 포인트 거래나 교환을 금지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PC게임이 

12.5%, 모바일 게임이 9.1% 비교적 높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0.7%로 매우 낮았다. 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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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실 등 4개사는 앞으로 쇼핑몰, 스포츠시설, 푸드코트 등에서 업체당 최대 50대를 토대

로 실증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샌드박스를 통과한 과제들은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교통난 해결에서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와 함께 게임산업

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

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68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

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 [참고]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①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④ 적극행정으로 나뉜다.

   ①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②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

④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행정도 있다.


